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판 시 사 항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 조 조 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664조 [2] 상법 제638조, 제644조, 민법

제108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나2017836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20112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23658 판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공2009하, 1420)

[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공2010상, 8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기업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호♡기업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나2011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2차 하도급변경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주계약인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 경우 원고가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를 살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당시에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를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우연성과 선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